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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일제시대 강제징용 해법 (징용공해법안)’철회를 요구한다 

 

한일 성공회는 1984 년 이후, 많은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를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왔으며,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와 화해를 향해 풀뿌리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만들어 왔다. 양국 성공회의 치유와 회복과 화해를 위한 발걸음은, 

세계성공회에서도 과거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일 양국 성공회는, 지난 3 월 6 일 제 3 자에 의한 변제방식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으로 발표는, 피해자들의 염원과 권리를 짓밟은 것으로서, 

결코 미래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혹한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며, 이를 

계기로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려 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 역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양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화해는, 통렬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문제는, 이미 2018 년 한국 대법원에서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로 

판결되었으며, 피고인 일본기업에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 성공회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과거의 참혹한 역사를 금전적으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비성서적, 

비윤리적 역사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한국정부의 발표와 같은 방안은 진정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한국정부 발표의 배후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모두를 새로운 위협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 성공회는, 이후로도 깊은 유대와 협동을 위해, 한일 간에 가로놓인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은, 한국정부의 제 3 자 변제 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책임 이행,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강제징용에 관련된 일본기업이 참가하지 않은 제 3 자 변상안을 철회할 것 

- 강제징용에 관련된 일본기업과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할 것 

-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요구에 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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